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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에서 시민참여의 변화:
수도권매립지 사례에 대한 근거이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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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수도권매립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갈등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참여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민참여의 변화는 일정한 시기를 두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기존 연구모형을 원용하여 분석하기에도 적절치 않아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갈등사례에서 시민참여는 ‘정부정책에 대항하지만 반대운동 세

력이 미약하여 참여가 변화되는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책결정은 권력이 강한 개인 혹은 집단의 의지

가 반영되는데,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결정은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힘이 약하여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 특징을 보였다. 한편, 이들은 서로 신뢰하는 수준이 낮았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보상제도에 문제가 있

어 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운동을 위한 광범위한 조직화를 이뤄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는 공공갈등 구도에서 행위자들의 권력차이가 갈등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갈등관리에 필요한 절차적 정의를 갖추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공공갈등, 시민참여, 권력관계, 수도권매립지]

   

Ⅰ. 서론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에서 시민참여의 변화를 

분석한다.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와 함

께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관리되고 있다. 본 매립지는 당초 2016

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될 계획이었으나, 2015년 6월 28일에 이들 정부기관이 모여 사용을 연장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성공적인 정부간 협력의 사례로 평가받지만(권혁소, 2015), 지역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6S1A3A29 

24832), 분석 자료는 신상준의 박사학위논문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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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공공갈등이 발생하였다.

국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갈등해소를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제안하거나 갈등 해결에 성공한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는가 한편, 갈등 구도

에 참가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공공갈등의 종단적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정책갈등에서 발생하는 특징들을 분석한다. 하지만 공공갈

등에서 시민들의 참여양상을 역동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1)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력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

진다(Sabatier & Weible, 2007).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이하 ACF)은 정책하위체제의 옹호연합에 초점을 두어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

대하는 세력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영향요인임을 밝힌다(김순양, 2010). 이 분석모형에 의

하면, 옹호연합 간의 권력관계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Ingram et al, 2007), 상대적으로 강한 권

력을 지닌 집단의 의지대로 정책이 결정되곤 한다.

정책은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인데, 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강한 권

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의도대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한 

사례는 공공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지하며 방어하는 형태

로 진행되곤 한다(정지범, 2010; 이선우; 2011; 정정화 2012). 선행연구에서는 공공갈등이 발생

할 경우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으로 갈등해소를 요구하지만, 실제 사회현상은 이러한 갈등해결 

기제가 요원한 과제로만 보이는 듯하다. 왜냐하면 민간 이해관계자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

기관은 그들의 의지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Schattschneider, 

1975).

정부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정부에 항거하는 시민들은 본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영향을 주기위

해 적극적인 참여형태를 보인다. 이들은 본인들이 보유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

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며(Dahrendorf, 1994), 정부기관과 협상하기 위해 민간 이해관계자

들을 조직하기도 한다(Beresford and Hoban, 2005). 이들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양

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가령 옹호연합을 구성하거나, 집단으로 조직화하여 세력을 확장

시키며, 정부와 대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단간 연대를 실시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분석하고자 근

거이론을 적용한다. 근거이론은 행위자들의 심층적임 모습을 담아낼 수 있고, 현실과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Locke, 2001) 수도권매립지 운영 갈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변화

를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참여관찰로 작성한 관찰일지와 이해관계자

의 인터뷰 등의 1차자료와 함께, 언론보도, 정책보고서, 연구논문, 성명서 및 보도자료 등의 2차

자료를 취합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과 더불어 정책

1)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결정에서 발생한 옹호연합의 형성을 주요 분석요소로 담고 있지만, 이 연합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김순양, 2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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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에서의 권력관계와 시민참여의 특징을 선행연구를 통해 연역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동반하였다. 즉, 사례에 대한 숙지와 선행연구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근거이론에서 지향하

는 관찰과 선행지식 간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Suddaby, 2006: 634-635; 권향

원･최도림, 2011: 295).2)

Ⅱ. 사례선정과 이론적 논의

1. 사례 선정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의 4자 정부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

는 매립지다.3)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에 매립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31

일에 사용 종료를 목표로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매립 폐기물의 대부분을 처리하였으나, 4자 정부

기관에 의해 2015년 6월 28일에 연장해서 사용할 것으로 합의되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도 관여되어 있다.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 외의 주민들,4) 그리고 인천의 시민단체 및 지역 정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노조는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공공갈등에 참여하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이다. 이들은 본인들이 직면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매립지의 공공갈등 구도에 

참여한다. 가령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부정책에 반대

하고,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가 폐기물의 발생지처리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도

권매립지의 적절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지역정당 역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공갈등 구도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SL공사 노조는 

SL공사의 인천시로 이관 사안을 반대하고자 참여한다.

4자 정부기관의 협력에 운영되고 있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2010년부터 정부간 갈등을 보여 왔다(권혁소, 2015: 93).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강한 이해관계를 

2) Glaser & Strauss(1967: 79)는 실질이론(substantive theory)은 선행연구에 담겨 있는 공식이론(formal 

theory)으로 가기위한 시작점이며,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이들과의 관계에서 도출될 수 있음을 밝

힌다.

3)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규정’에 의하면 환경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수도권매립지

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2000년 7월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설립되어 수도권매

립지를 운영하고 있다.

4)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향권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된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하 폐촉법). 수도권매립지의 영향권은 간접영향권으로 “폐기물매립시

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를 뜻한다(폐촉법 시행령 제20조). 여기서 주민지원협의체는 

간접영향권 내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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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던 서울시와 인천시가 갈등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 서구의 지역

주민과 인천시민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정부간 갈등과 

정부-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례는 2014년 12월에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 기한에 대해 협의한다는 명분으로 4자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하게 이른다. 이후 인천시는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천시 시민사회와 논의하는 장을 마

련하기도 하였다.5) 그리고 2015년 6월 28일에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함으

로써 정부간 갈등은 일단락된다.

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시기적 공간은 4자협의체가 구성되어 정부간 협력이 공식적으로 시

작된 2014년 12월 3일부터 민간이해관계자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모두 기각된 

2017년 2월 9일까지로 한정하였다. 수도권매립지 사례는 1992년의 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의 시기에 걸쳐있지만, 공공갈등에서의 시민참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시민들

과 입장이 다르게 변화되는 시기로 한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자치단

체가 시민들의 입장과 동등할 때는 해당 시민들이 정부기관에 반대하지 않지만, 자치단체가 시

민들의 입장과 상이할 때는 시민들이 자치단체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논의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권력관계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상호작

용으로 인하여 협력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다자정부기관이 연관되어 있고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

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은 모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이해관계자들

이 모여 합의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갈등이 발생하곤 한

다(Innes, 1998; Innes and Booher, 1999; 이선우, 2011).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를 정책결정방식이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지하며, 방어하

는 형태인 DAD(decide-announce-defend)로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지적한다(정지범, 2010: 

151; 정정화 2012: 312). DAD방식의 정책결정은 해당 정책을 비판하는 행위자들을 양산하는 단

점이 있다(Wolsink,1996; 2000). 

DAD 방식이 공공갈등의 발생을 추동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은 그들의 의지대로 정책을 결

정하고 집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부의 의지를 부과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Schattschneider, 

1975: 39).6) 선행연구에서는 공공갈등의 발생시 정부가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lternative 

5) 인천시 보도자료(2015.01.26. ｢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 첫 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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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으로 갈등의 해소를 요구한다(Goldberg et al, 1985: 291; 

Carnevale, 1993: 455; Lan, 1997). ADR은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협상하거나 제3자기관이 조정 

혹은 중재하는 수평적인 갈등기제이다. Cooper(1984: 143)는 정부가 수평적인 권력관계를 유지

한다면,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고 주장한다. 수평적인 권력 관계를 유지하여 ADR로 갈등을 해결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기관의 의지는 정책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력관계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하는 모형 중에 하나인 ACF는 정책하위체제에서 옹호연합들 간의 갈등

과 협력이 오가는 상호작용으로 정책이 산출되는 과정을 설명한다(Sabatier & Weible, 2007). 

ACF에서의 정책하위체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개인 혹은 집단들인데, 정책핵심신념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진 이해관계자들이다(Sabatier and Jenkins-Smith, 1999). 정책하위체제는 

여러 개의 옹호연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정치적 권력관계가 정책결과에 영향을 준

다(Ingram et al, 2007: 101).

그렇다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권력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우선 권력이라 함은 집단 내

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이 강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일반화된 능력을 일컫는다

(Parsons, 1967: 308). 의사결정에서 권력의 특징을 연구한 Luke(1976)는 권력의 3가지 시각을 

제시한다. 1차원적(one-dimensional) 시각은 특정 쟁점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시적 갈등을 수

반하는 것이다. 1차원적 시각이 가시적 쟁점에 대한 권력관계를 보았다면, 2차원적 시각은 보이

지 않는 잠재적 쟁점이 정책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이에 반해 3차원적 시각은 

특정 상황에 의해서 이해관계를 표출하지 못하는 문화적 현상까지 포함한다.

Luke(1976)의 이러한 관점을 정책에 중점을 두어 발전시킨 Levin(1997)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권력을 3가지 형태로 설명한다(Gunn, 2008: 254).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권력(power 

to do)’으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권력(power over)’으로 상대방보다 강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말하

며, 마지막으로는 ‘이룰 수 있는 힘(power to achieve)’으로써 권력을 가진 특정인의 의지에 따

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Levin, 1997: 54-56).

정책은 이러한 권력에 따라 결정되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의지대로 정책이 결정

되는 경우가 다분하다. ACF 모형에 따르면,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옹호연합을 구성한다(Sabatier & Weible, 2007). 개인이나 집단으로 구성되는 옹호연합

은 그 크기가 클수록, 그들이 보유하는 권력의 크기는 커진다. 왜냐하면 권력은 세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고(Arendt, 1970: 44),7) 참가한 청중의 숫자가 갈등의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6) Schattschneider(1975: 39)는 권력을 가진 자의 의도대로 특정 사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권력을 

가진 자는 제3자의 개입으로 갈등해결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7) 아렌트는 권력을 특정 한 개인의 속성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녀에 의하면, 권력은 “집단에 속하고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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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ttschneider, 1975: 2). 즉,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수준에 따라 권력

의 크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은 세력을 넓히기 위해 일련의 노력과 전략들을 수행하고, 개인

보다는 집단으로, 단독의 집단보다는 집단간의 연대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한다.

2) 공공갈등 행위자의 참여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이해관계의 네트워크가 복잡하고 관련 사안의 범위

가 넓은데, 구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Carpenter and Kennedy, 2001: 5-11; Dukes, 2006: 45). 즉, 정부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한다(박종민, 1995). 이들은 정부에 항의(voice)하거

나 충성(loyalty)하며, 해당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이탈(exit)하거나 무시(neglect)하는 등의 행동

을 보인다(Hirschman, 1970; Lyons and Lowery, 1986; 1989). 

정부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갈등구도에 참여하는 자들은 본인들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행태들이다. 이들은 정부집단보다 권력이 약하여 개

인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집단을 조직하기도 하고, 이 집단들은 타집단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참여는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된 자들이 집단을 조직함으로써 

정부기관(power holders)과 협상하려는 행위를 뜻한다(Beresford and Hoban, 2005: 27).

이들의 참여는 시민권(citizenship) 차원에서 권리를 획득(entitlements)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이다(Dahrendorf, 1994). Marshall(1950)은 시민권을 시민적‧정치적‧사회적인 요소 등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사회적 시민권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뜻하는바, 사회에서 일반적

으로 수용되는 문명화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Marshall, 1950: 11).8) Dahredorf(1994: 

12-14)는 사회적 시민권을 물질적인 제공(provisions)과 권리의 획득(entitlements)으로 구분하였

는데, 그는 사회적 시민권을 권리획득 차원에서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 시민권은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권리를 추구하는 절차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참여로부터 소외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최장집, 2009: 169).

그러므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이해관계자들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본인이 직면한 개

인적 환경에 따라 공공갈등 구도에 참여한다. 갈등 구도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사회경제적 상황

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된다. 소득‧교육‧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은 참여 경향을 보이거나(Verba and Nie, 1972: 136),9) 개인의 정치행동이 정치적 과정에 영

이 상호 협조하는 동안 유지된다.”라고 언급하면서 권력은 사람들로 구성된 세력집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힌다(Arendt, 1970: 44).

8) 시민적 요인은 개인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신체‧사상‧양심‧재산소유‧계약체결 등의 자유를 말하고, 정치적 

요인은 정치권력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뜻한다(Marshall, 1950: 10-11).

9) 참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시민참여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고 실증적으

로 증명한다(이승종, 2001; 이승종･유희숙, 2001; 지병문, 2005; 유재원･이승모, 2006; 김혜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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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Campbell et al, 1954: 187) 역시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다

(Craig et al, 1990: 290; Yeich and Levine, 1994: 259-260). 그리고 개인이 인식하는 정부에 대

한 신뢰 수준 역시 시민의 참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Kaase, 1999; Cox, 2003; 장수찬, 2002; 

김대욱･이승종, 2008; 배귀희･임승후, 2009).

시민들의 참여를 분석하는 국내연구에서는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거나, 정책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형태를 분석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연구한 경향으로 대

별된다. 첫째로 시민들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시민의 사회적배경과 

심리적 요인이 시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다(김혜정, 

2009a; 김혜정, 2009b; 현승숙･금현섭, 2011). 둘째,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연구는 주민참여

제도(정명은･장용석, 2013), 시민참여를 통한 전자정부사이트에서의 정책의제 설정(황성수, 

2011),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유형을 구분한 연구가 있다(최태현, 2014). 셋째,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을 연구한 경향은 원전인근 지역주민들의 위험반응을 알아보거나(박천희･홍은영, 

2016), 정부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반응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김서용, 2009). 다만,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통해서 참여형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정부정

책에 불만을 품고 갈등구도에 참여하는 형태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정부정책에 불만을 품고 갈등구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여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참여한다. 이들은 개인의 참여적 동기에 의해 정책 불만

족의 표출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탈하며, 혹은 새로운 행위자가 참여하는 역동적 과정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정부정책에 불만을 품고 참여하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

여형태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근거이론을 적용한다. 질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차자료

와 2차자료를 취합하였고, 연구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이 자료들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하였다(Uzzi, 1997: 40-41). 1차자료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관찰하는 참여관찰을 토대로 작성한 

관찰일지와 이 매립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뷰 자료 등이다. 

참여관찰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반대 운동을 실시하고 있

었던 천막농성에의 방문을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토론회, 간담회, 회의 등에 총5번 참석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다.10) 인터뷰는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 간에 자유롭게 대화를 시작하여 의미 있

는 주제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Riessman, 1993). 다만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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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가 없으면 해당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뷰 전에 질문지

를 메일로 송부하였다.11) 다음의 <표 1>은 1차자료와 관련한 내용이다.

<표 1> 1차자료 취득 경로
<Table 1> Primary Data Acquisition Path

10) 본 연구에서 작성한 참여관찰일지는 B5 노트로 약20쪽 가량 된다.

11) 반구조화된 질문지에는 큰 주제가 담겨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터뷰 질문

지에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면 인터뷰 대상자가 답변을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료 구체적 내용

참여
관찰

① 2015.05.30. - 매립지 반대 천막 농성 현장 방문(검암역)
② 2015.08.26. - 시민토론회 참가(인천 서구청)
③ 2015.09.23. - 지역주민･시민단체･정당 기자회견 참가(인천시청)
④ 2015.11.20. - 지역주민･시민단체･정당 대표 회의 참가(인천 서구)
⑤ 2016.02.26. - 주민대책위 소속 주민단체 대표 회의 참가(인천 서구)

인터뷰

시 기 대상자 장 소

2015.05.29. 시민단체 종사자 전화인터뷰

2015.06.01. 인천 시민협의회 참가자 P씨 인천 남동구

2015.06.01. 연장반대 운동 이탈자 J씨 인천 서구

2015.06.12. 연장반대 주민단체 통합대표 2명(S씨, K씨) 인천 서구

2015.07.16. 연장반대 주민단체 대표 S씨 전화인터뷰

2015.07.29. 시민단체 종사자 P씨 인터뷰 인천 서구

2015.09.25. 연장반대 주민단체 대표 S씨 전화인터뷰

2015.11.06. 연장반대 주민단체 대표 S씨 전화인터뷰

2016.03.04. 인천광역시청 담당 공무원 인천시청

2016.03.14. 전문가 K씨 서울 강북구

2016.04.19. 서울특별시청 담당 공무원 서울시청

2016.04.22. 연장반대 주민단체 대표 S씨 전화인터뷰

2016.05.03. 연장반대 주민단체 대표 S씨 인천 서구

2016.05.09. 연장반대 새로운 참여단체 대표 L씨 서면인터뷰

2016.05.12. 연장반대 운동 이탈자 J씨 전화인터뷰

2016.05.17. 시민단체 대표 K씨 인천 남동구

2016.06.07. 전문가 Y씨 인천 서구

2016.08.19. 시민단체 대표 L씨 인천 남동구

2016.09.09.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참가자 J씨 전화인터뷰

2016.10.11. 인천 서구 협의회 대표 K씨 인천 서구

2016.11.14.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 서면인터뷰

2016.11.28. 과거 인천시 고위공무원 서울 종로구

2016.12.01. 과거 서울시 고위공무원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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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와 연관된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위해서 인터뷰 대상자 물색을 스노우볼링

(snow-balling)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 집단은 민간 및 정부 이해관계

자, 수도권매립지 관련 전문가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운동을 실시하고 있었던 시민단체 대표를 시작으로, 점차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범위

를 확대시켰다. 둘째, 정부 이해관계자는 정부사이트에 수도권매립지 담당자를 찾아 전화 한 

후, 인터뷰를 요청하였다.12) 다만 과거 서울시와 인천시의 고위 공무원들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셋째, 인터뷰를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전문가는 2명인데, 1명은 지인의 소

개를 받았고 다른 1명은 메일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총 23번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

에 동의하지 않은 인터뷰 대상자는 인터뷰 내용을 메모하였다. 녹음한 인터뷰는 모두 전사

(transcription)하였다.

2차자료는 연구자료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보도와 정책보고서, 학술연구논문, 각 이

해관계자들의 성명서 및 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언론보도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신문기

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다운받아 정리하였고, 정책보고서는 인천발전연구원, 서울연구원,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SL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그리고 학술연구논문은 권혁소

(2015)의 논문을 참조하였다.13) 마지막으로 정부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성명서 및 보도자료는 

각 정부기관의 사이트와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속한 단체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합하였다.

2. 연구 방법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시민참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사용한다(Strauss & Corbin, 1990). 근거이론은 현장과 이론의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맥락적인 이론을 개발시키는 방법론이다(권향원･최도림, 2011: 293-294). 이점에 입각하여 국

내에서는 근거이론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이 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까지 다양한 선행연구

가 축적되어 왔다.14)

근거이론은 연구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통해 이론을 도출하는 방

법이지만(Strauss & Corbin, 1998: 12; Creswell, 2013: 83-90), 선행이론의 학습 없이 진행되지

는 않는다(권향원‧최도림, 2011). Suddaby(2006: 635)는 연구자가 학습한 사전 지식은 연구자의 

12)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를 위해 여러 번의 전화와 메일을 보냈지만, 인터뷰를 진행하

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는 환경부 공무원의 의견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13) 권혁소(2015)는 서울시청에 근무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안을 담당하였는데, 그 경력을 토대로 수도권매

립지에 대한 정부간 갈등과 협력, 합의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14)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근거이론에 대한 소개는 권향원･최도림(2011), 윤견수(2013), 이영철(2014), 

권향원(2016) 등이 있으며, 근거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최근(2015년부터)에 김경은(2015), 허준영 외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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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방식은 연구자가 자료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실시하면서 이론을 생성하고, 자료를 토대로 코딩을 구성하여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는 접근 방식이다(Strauss, 1987: 10-11; 이영철, 2014: 193).15)

근거이론은 복잡한 맥락의 파악과 현실과의 연계를 구축하기가 용이하며 새로운 분야에서의 

이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론을 심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Locke, 2001: 95-98),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공공갈등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따라 이론과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근거이론은 분석방법과 현상 기술에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Glaser & Strauss, 

1967: 233-235; Rennie, 1998).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기법 

중에서 사례와 연관된 행위자들에게 연구결과에 대해 의견을 묻는 멤버 체크(member check) 과

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멤버 체크는 약1년 6개월의 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기

간 동안 인터뷰 대상자들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연구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쳤

다. 참여관찰을 통해 작성한 관찰일지와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 등의 1차자료와 더불어 언론기사

와 정부보고서, 학술연구논문, 성명서 및 보도자료 등과 지속적으로 비교(constant comparison)

하여 연구결과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도모하였다.

3. 코딩 방법

근거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연구절차를 따르면서 진행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윤견수(2013)와 권향원(2016)이 제

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이 개입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

해 Strauss(1987: 29)와 Strauss & Corbin(1990; 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해석적인 틀로 삼았다(권향원, 2016: 202). 패러다임 모형은 범주간 인과관계를 이해

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일련의 코딩(coding)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근거

이론의 코딩방법으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s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원자료(raw data)에서 얻어낸 정보들을 최소한으로 

가공하여 낮은 추상화를 시도하여 자료의 사실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축코딩 단계에서는 개

방코딩에서 얻어낸 개념들을 범주화하거나(Strauss & Corbin, 1990: 96), 범주들 간의 관계를 정

리하여 관계성을 구성해보고, 선택코딩을 실시하여 범주 간의 관계를 통합하고 정교화 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각 범주들의 관계가 인과적인 이야기 구조를 지니는지 알아보았고, 본 연구

에서 선정한 자료들이 범주간의 관계성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역으로 분석

15) 이영철(2014: 188-200)은 근거이론의 세 가지 흐름인 Glaser, Strauss & Corbin, Charmaz의 구성주의 

근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과 심층인터뷰를 통한 상징적 상호작용 측면이 

강한 Strauss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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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석 자료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16)

Ⅳ. 시민참여 유형의 변화에 대한 근거이론 적용

1. 인과적 조건: 수도권매립지의 정책결정

수도권매립지는 2010년부터 정부간 갈등이 발생한 사례지만, 2014년 12월 3일에 4자협의체

가 결성되면서 정부간 협력으로 변화하였다(권혁소, 2015).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에 의하

면 서울시와 인천시가 갈등을 맺고 있었던 시기에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연장반대 입장인 지역주민들은 인천시가 사용을 종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지역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하였다.17)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

들은 정부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정부와 갈등구도를 형성한다.18)

2. 맥락적 조건

1) 낮은 사회신뢰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장을 반대하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신뢰하는 수준이 낮았다. 사

회신뢰의 형성은 공적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Putnam, 1993), 이 사례에서의 지역주민들은 상호 신뢰가 낮은 상황이었다.

우선 주민들간 신뢰가 낮았다. 그 이유는 과거 SK화학공장에 대한 입지 반대운동의 실패경험

에서 기인한다. SK화학공장의 입지를 반대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집단행동을 하였지만, 경

제적 보상 문제로 지역 주민간에 주도권을 갖기 위한 다툼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지역주민

들은 연대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상호 불신이 뿌리내려져 있었다.

16) 근거이론의 코딩과정은 연구자의 주관성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복수

의 연구자를 코딩과정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한다(윤견수, 2013; 권향원‧최도림, 2011). 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복수의 연구자들이 수도권매립지 사례 및 자료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

서 다른 연구자에게 코딩의 분석결과를 점검 및 평가해주는 역할을 맡겼다.

17) 연대단체에 있는 시민단체 대표에 의하면, 인천시는 연장반대에 있었고 인천지역 정치인들도 사용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18)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분석하기 위해 시민참여 측면에서 분석

한다. 시민이라는 용어가 주민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이승종･김혜정, 2011: 61), 주민참여 역

시 넓은 의미에서는 시민참여로 볼 수 있다. 다만, 주민단체는 수도권매립지의 지역주민을 의미하며, 시

민단체는 이 매립지의 연장 사용에 반대하기 위해 참여한 인천지역의 시민단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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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긁어 부스러워서 욕먹고. SK 투쟁할 때 ***들

이 다 걸고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거의 서울시청과 인천시청, 서구청 집회까지 했었을 때, 

***들이 다 지쳐서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그러면서 SK 투쟁이 어그러진 것이죠. 주요세력이 

빠지니까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완장 끼고 그런 건데.”19)(인천 서구 시민단체 

종사자 P씨)

“다 똑같은 주민단체가 아니에요. 이익단체일 경향이 커요. 훼방을 놔요.”(인천 서구 시민단

체 종사자 P씨)

두 번째로 시민단체에 대한 주민단체의 신뢰도 낮았다. 정부간 합의(2015.06.28.) 이전에는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연장반대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당시의 주민단체 

대표는 인천시의 대부분 시민단체가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정부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

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가하거나 이를 

주도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정부에 반대를 못 해요. 그냥 관변단체에요.”(연장반대주

민단체 대표 S씨와 사무국장 K씨)

2) 보상제도의 문제점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해보상 

범위가 2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2km 외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

법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여러 불만을 표출하였다. 수도권매립지의 피해보상이 특

정 집단에 집중되고, 관련 정보 역시 보상 범위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제공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보상범위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주민지원협의체 소속)은 수도

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권한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

이 있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0: 224).

“영향권이고 대규모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법률

에 의해서만 누구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건강 검진을 해주고. 돈이 나오고. 아파트에 돈이 나

오고. 이렇게 또 소수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나오고. 같이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인천 서구 시민단체 종사자 P씨)

피해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윤하연(2015: 209-210)은 수도권매립지로 

19) 인터뷰 내용에서 ‘***’는 SK투쟁을 주도한 단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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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적시한다.20) 이러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도 동

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령 이들은 피해보상 방식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였

다.

“주민협의체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노인요양원을 길가에다가 짓고 있어요. 수도

권매립지 길가에다가. … 전시 행정적으로 돈이 일단 책정이 되니까. 건물만 짓고.”(연장반대

주민대책위 대표 S씨)

3) 정치적 목적

인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인천 지역의 정치인들이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이 매립지의 사용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21)

“정치권에서 연장만 가지고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정책)하나도 없이 싸웠잖아요.”(연대

단체 소속 시민단체 대표 K씨)

“야당에서도 이것을 이용하고, 새누리당에서도 이것을 이용해요. 지역현안으로 엮어버리는 

것이에요.”(연장반대주민단체 대표 S씨와 사무국장 K씨)

수도권매립지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면은 인천 서구의 일부 지역주민들도 예외가 아니

었다. 주민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지역주민들이 수도권

매립지의 연장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부분 선거쯤 나가시고, 주민단체 안에서도 단체 다 끼어있고. 어디랑 무슨 당이랑 친하고. 

공천을 또 어디 받을 것이고.”(인천 서구 시민단체 종사자 P씨)

4) 정부정책 비판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장반대 운동에 참여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공히 정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비판하였다. 연장반대운동에 참가한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수도권매립

지에 관한 정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이 부재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

20)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의 10%를 매립 반경 2km 범위 이내에 한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기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윤하연, 2015).

21) 대표적으로 2014년 6월에 당선된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종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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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실례로 인천시는 2012년부터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

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마무리하였으나, 공식적인 발표를 수회에 거쳐 미룬 적이 있다.22)

“(정부기관들이)아무런 대책이 없어요.”(연장반대주민단체 대표 S씨와 사무국장 K씨)

“마냥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법률적인 검토를 통

해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행정 소송도 걸릴 수 있고.”(수도권매립지 전문가 Y씨)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두 번째 입장은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이다. 현재까지 환경부와 인천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이 일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와 

연관된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인천시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다가 다시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연장으로 선회한 자세를 비판한 것이다.

“정부의 쓰레기 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 일관적으로 나와야하는 것이에요.”(연대단체 

소속 시민단체 대표 K씨)

3. 중심현상

1) 민간참여 저조

수도권매립지는 비선호시설이라서 연장사용에 반대하는 집단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반대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23)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안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더라도 주민들간 갈등이 있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경제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관계가 있었던 점이다. 인터뷰에 의하면, 주민들간 갈등의 원

인은 낮은 사회신뢰와 제도의 문제점이었다. 폐촉법의 보상범위는 2km이내 이기 때문에, 보상

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 간에 미미한 갈등구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호신뢰가 

약하여 집단행동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갈등관계를 맺고 있었다.

“연대를 잘 안 해요. 들어오고만 있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대신 인

22) 인천일보(2013.11.29. “대체매립지 연기 밀실 처리”)에 의하면, 대체매립지 연구용역은 2013년 11월경

에 마무리된 듯하다. 대체매립지 연구용역의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2014년 12월 3일에 이루어졌으며, 경

향신문(2014.07.04. “인천시 전용 쓰레기 대체매립지 후보 5곳 선정”)과 동아일보(2014.08.13. “인천 수

도권매립지 대체할 장소 9월 발표”)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장은 연구용역의 발표를 지속적으로 

미루었음을 알 수 있다.

23) 연장반대주민대책위 대표에 의하면, “우리 회원 수만 6만 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

어요. 실제로 도와주겠다고만 그러죠.”라고 언급하며, 실제로 민간참여가 저조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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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했지만 한 번도 움직인 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어요.”(연장반대주민대

책위 대표 S씨)

“(보상범위로)민민간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연장반대주민단체 대표 S씨와 사무국장 K씨)

두 번째로 인천 서구 지역주민들과 인천 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었다.24) 인천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를 알고 있긴 하지만, 이 매립지의 연장사용에 관심

이 없어 지역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남동구나 남구나 중구는 우리 지역사안이라고 피부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부평과 계양도요. 

서구도 가좌동 저쪽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매립지가 연장이 되거나 안 되거나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없거든요.”(인천 서구 시민단체 종사자 P씨)

“다른 지역 분들은 그렇게 까지 관심이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수도권매립지 전문가 Y씨)

세 번째로 지역주민들은 경제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운동에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인터뷰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반대운동에 참여하기가 어렵

다고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면 힘들어지는 것이죠.”(연대

단체 소속 시민단체 대표 L씨)

2) 일부 참여

몇몇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안이 지역문제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

을 감시하고, 인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참여하였다.

“쓰레기매립지는 공공적 목적을 지닌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민사회가 나서서 풀지 

않으면, 시민운동을 할 이유가 없고.”(연대단체 소속 시민단체 대표 K씨)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를 도와주면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죠.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치

를 하라는 것이죠.”(연장반대주민대책위 대표 S씨)

24) 인천시 내부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민 중에 수도권매립지를 알고 있는 인원이 51.4%로 과반수가 넘었지

만 인천 서구(62.6%)를 제외하고는 약 40%정도만이 수도권매립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보았다는 비율은 인천 서구 주민이 24.9%이고, 나머지 지역은 대략 10% 후반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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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조건

1) 정부간 합의 비판

4자협의체에서는 2015년 6월 28일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때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

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4자협의체의 합의

문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25) 이들이 4자협의체의 합의문을 비판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자협의체 합의문에 매립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점을 두고 대부분의 인

터뷰 대상자들은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초기 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 둘

째, 환경부 소속의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인천시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이다. 매립지연장반대 연대단체에서 발행한 책자에 의하면, SL공사의 부채가 많아서 SL

공사 이관이 인천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린다.26) 셋째,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에 대한 비판이다.27)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실질적 지원책은 지금까

지 피해본 지역사회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고, 과연 이 지원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넷째,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50% 가산한다는 

사안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반입료를 50%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수도

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입료 수익은 증가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다.28)

“합의문에 매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잘못이에요. …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무기한, 무기한? 굉장히 오래 동안 쓸 수 있게 연장된 상황이에요.”(수도권매립지 전문

가 Y씨)

“이런 것(실질적 지원책)은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건데.”(시민단체 대표 P씨)

“반입료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그만큼 수익이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연대단체 소

25) 4자 정부기관 보도자료(2015.06.28.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의하면 4자협의체의 

합의문은 1.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인천시로 이양, 2. SL공사 인천시로 이관,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정책, 4. 폐기물 반입수수로 50% 가산 등이다.

26) 연대단체에서는 2016년에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점과 해법｣이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수도권매립지

에 관한 시민토론회 및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문을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27) 4자 정부기관 보도자료(2015.06.28.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의하면, “수도권매립

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인천도시철도 1호선 및 서울도시철도 7

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②테마파크 조성사업, ③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④체육시설 이용 프로

그램 개발 및 교통 확충 등이다.

28)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점과 해법｣에 게재된 2명의 전문가들은 반입수수료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경제

적 이득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1명의 전문가는 반입수수료를 홍보하는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이 잘못되

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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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민단체 대표 L씨)

2) 정책결정과정 비판

4자협의체의 정책결정과정과, 합의 이후 정부간 협력의 지속에 대하여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정부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사회

적 합의가 없었으며, 그 결정과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다.

첫 번째로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다. 전문가를 비롯하여 연장반대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행위자들이 이 특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영구히 할 것이냐. 이 다툼만 하고 있잖아

요. 이 다툼도 이유가 뭐냐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의심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연대단

체 소속 시민단체 대표 K씨)

“(정보비공개가)맞습니다. 이 부분이 갈등요소를 더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연대단체 소속 

시민단체 대표 L씨)

두 번째로 수도권매립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수

도권매립지의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SL공사 이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자협의체의 합의안은)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죠. … 매립지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 주민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인

천 서구 시민단체 종사자 P씨)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자체가 없었던 일방적 발표였던 것이에요.”(연대단체 소속 시민단체 

대표 K씨)

마지막으로 몇몇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빠르게 진행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 참가자에 의하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2015년 6월 안에 정리하려

고 시간에 쫓기어 정책을 결정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시민협의회 역시 4번

의 모임에 그친 점이 아쉬우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보았다.

“시민협의회가 네 번밖에 안 모였거든요. 네 번밖에 안 모였던. 그리고 시사적인 그런 결정도 

못했던 것인데.”(시민단체 대표 P씨)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움직였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7월 말, 7월이 가기 전에 정리를 

할려고 했었든 흔적이 조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새누리당 안에서도 

의원들을 만나보면, 6월 안에 정리하였다고 하더라고요.”(인천 서구 시민단체 종사자 P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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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은 정부신뢰

세 번째의 중재조건으로 정부신뢰가 낮은 점이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수도권매립지

의 정책결정권자인 정부기관들을 불신하고 있었다. 이들은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정책이 부재하

고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로 전가시키려는 자세를 비판하였다. 오히려 환경부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종용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29)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부가 첫 단추를 잘 못 끼었고, 그래서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를 

지역현안으로 돌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쓰레기 문제를. 세계에서 제일 큰 쓰레기 문제를 갖다가 

그냥 지역현안 문제로 돌려버렸다는 것이에요.”(연장반대주민단체 대표 S씨와 사무국장 K씨)

다음으로 인천시장에 대한 불신이다. 연장반대 참가자들은 전‧현직 인천시장의 수도권매립지 

관리 정책과 현직 인천시장이 보여준 수도권매립지 연장결정과정에서의 협상력에 대하여 비판

하였다. 송영길 전(前)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구성하지 않았고, 유정복 현(現) 인천시장은 대체매립지에 대한 고민 없이 수도권매립지

를 연장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취했다고 언급하였다.

“전임시장도요. 일례로 대체매립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움직인 것은 없거든요. 전임

시장은요. 그런데 현직시장은 아예 대체매립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황이에요.”(인천 서구 

시민단체 종사자 P씨)

“(인천시장이)도대체 뭘 협상을 했냐는 것이에요.”(연대단체 소속 시민단체 대표 K씨)

5. 작용/상호작용

1) 반대운동 이탈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장으로 정책이 결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반발하였지만, 반대운동에

서 이탈한 지역주민들도 있다. 인터뷰에 의하면, 이탈한 이유는 연장운동에 참가하여도 효과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이탈하지 않은 연장반대운동의 참가자도 같은 의견이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 단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싹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효과도 없고, 자

29) 수도권매립지 전문가에 의하면 환경부는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보이고 있었다면서 환경부

가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노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전문가와 연장반대참여자 모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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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력만큼 효과가 없으니까요.”(연장반대주민대책위 대표 S씨)

“힘들기도 하고”(참여 이탈자 J씨)

2) 집단 간 연대

정부간 합의이후, 연장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연대단체’를 조직하여 정부

의 정책결정에 항의하고 있다.30) 정부간 합의 이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반대하였다면, 합의 이후에는 지역주민단체와 시민단체, 지역정당, SL공사 노조 등

이 연대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한다. 연대의 순서는 주민단체 대표가 시민단체대표들에게 찾아가 

반대운동에 동참하자고 제안하였고, 시민단체가 동의하면서 연대가 시작된다. 이후 연대단체에

서는 인천지역의 모든 정당들에게 공식적인 동참 의사를 물었으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의하면서 연대단체에 가입하게 된다. 그리고 SL공사 노조는 SL공

사의 인천시로 이관 사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대단체에 참여한다.

“이번에 (연장반대단체주민)대표가 시민단체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다시 관계를 처음으

로 만든 것이고”(인천 서구 시민단체 종사자 P씨)

“새누리당 모든 정당에게 이 문제를 함께 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답변이 

없고, 참석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야당들은 같이하겠다고 했어요.”(연대단체 소속 시민단체 

대표 K씨)

“(SL공사)노조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문제 때문에. 환

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그 건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이랑 (연대할 수 있죠). … 그 논

리가 같아서 같이 연대하기로 했어요.”(연장반대주민대책위 대표 S씨)

연장반대운동에 참가하게 된 시민단체들은 연대에 대한 조건으로 주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제시하였다. 연대단체에 참가한 시민단체 대표들에 의하면, 연장반대주민단체 대표가 시민단체

들과 연대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을 지닌 일부 주민단체들을 정리하였고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

을 지켜왔다고 언급하였다.31)

6. 결과: 전략 변경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반대하는 연대단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주민들의 연장반

대 운동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여 전략을 변경하였다. 연대단체는 지역주민들에게 4자협의체 

30) 이들의 공식적인 단체명이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연대단체’라고 명명한다.

31) 연장반대운동에 참가한 시민단체 종사자들은 주민단체대표가 정치적 중립을 약속하였고 이후에도 이러

한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에 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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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의 무효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보상 범위를 확장하려

는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

첫 번째로 홍보활동이다. 연대단체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이 환경정의에 어긋나

며,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방식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전략으로 변화된다. 구체적으로는 기

자회견과 토론회, 반대집회,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들의 목적은 지역주

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

적을 지닌다.

“우리 기자회견을 할 것이에요. 우리는 내일 회의를 할 계획이에요. 내일이나 내일 오후에 모

아서 1차 모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연장반대주민대책위 대표 S씨)

“우선 지역의 언론을 대상으로, 그리고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지역의 주민을 대상

으로 점차 디테일하게 토론을 했어요. … 주민들의 피해, 권리들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시민

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연대단체 소속 시민단체 대표 K씨)

두 번째로 연대단체에서는 수도권매립지와 연관된 법령을 개정하여 이 매립지로 피해보는 지

역에 적절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선, 폐촉법에 규정된 보상 범위인 2km를 

5km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와 더불어 4자협의체의 연장합의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

기하였다.32) 

“우리는 그것을 없애고, 5km반경으로 넓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페촉법을 

개정하는 것을 20대 국회에서 하려고 해요. … 실질적인 보상,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라든가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연장반대주민대책위 대표 S씨)

Ⅴ. 시민참여 유형에 대한 패러다임 분석 결과 및 논의

1. 시민참여의 변화(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시민들의 참여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였

고,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범주간의 관계 모형을 제시한다. 각 범주들은 하위범주가 55개, 상

위범주는 23개, 패러다임 요수는 13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범주들을 토대로 핵심범주는 “정

부정책에 대항하지만 반대운동 세력이 미약하여 참여가 변화됨”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 패

32) 연대단체에서는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첫 번째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

입수수료고시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이고, 두 번째는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취소’에 관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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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의 모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 구조(story line)를 지닌다(Corbin & Strauss, 

2008: 106-107).33)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의 4자협의체가 

2014년 12월 3일에 출범하였다. 수도권매립지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서울시와 인천시는 2010년

부터 갈등관계를 맺고 있었지만(권혁소, 2015), 4자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정부간 갈등에서 협력

으로 변화한다. 수도권매립지의 지역주민들은 4자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의 연장결정을 위한 

정부간 협력이라고 판단하고, 정부기관에 항의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

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항의형’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연장반대운동에 참여

하지 않는 ‘회피형’을 보인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주민들 간에 신뢰가 약하고 매립지의 

보상제도에 문제가 있어 갈등관계가 있었고, 인천지역 정치인들이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혼란을 주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28일 4자협의체에서는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하여 사용할 것을 합의한다. 지역사

회에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이후 연장반대

운동을 위해,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연대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정당, SL공사 노조와도 ‘조직

화’하여 ‘연대단체를 결성’한다. 반대로 일부 지역주민들은 연장반대운동에서 ‘이탈’하는 형태

를 보인다.

<그림 1> 패러다임 모형
<Figure 1> Paradigm Model

33) Corbin & Strauss(2008: 106-107)는 연구자가 범주들을 통합할 때에 연구 대상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연구대상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좋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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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단체 참가자들은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을 결정하는 4자협의체 합의안의 무효를 주장하

고, 정부기관의 정책결정과정들을 비판한다. 이들은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인천시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리고 정부기관들의 정책결정과정이 정보비공개와 사회적 합

의의 부재, 급박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이러한 정부기관들에 대하여 연장반대의 

입장에 있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환경부와 인천시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을 불신하고 있다.

연대단체에서는 인천시를 상대로 4자협의체의 합의안 무효를 주장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참

여가 저조하여 반대운동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자회견 및 토론회 등으

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하면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

해보상범위를 확장하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항의형’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인천

시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다.

2. 논의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에 반대하는 시민참여의 변화과정을 근거이론을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할 점을 제공해준다.

수도권매립지의 갈등구도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정부기관들의 협력이 지속되

는 과정에서 반대운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장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비율이 

낮았고, 권력을 가진 정부기관들이 협력을 지속하면서 연장반대 세력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

을 행사하기에는 미약하였다. 정책결정은 권력관계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

이 그 결과를 좌우하고(Ingram et al, 2007),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발휘한다(Levin, 1997). 특히 

이 사례에서는 권력집단인 정부기관들이 성공적으로 협력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의지대로 정책

이 결정되었고, 권력이 약한 연장반대 집단은 정책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들의 세력은 점

차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조직화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기에는 

사회적 자본이 미약하였고, 보상 범위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

민 간에도 갈등관계가 있어 집단행동을 실시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집단행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사회 자본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결속을 가능하게 하지만(Putnam, 1993; 

Ostrom and Ahn, 2003), 수도권매립지 사례에서는 주민들간 사회자본이 부족하여 일부 주민들

만이 연장반대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거버넌스가 협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간 권력의 불균형 해소가 전제조건

이다(Susskind and Cruikshank, 1987; Wanna, 2006; Ansell and Gash, 2008; 신상준･이숙종･
햄든터너, 2015).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평적 

권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Cooper, 1984: 143), 권력의 불균형 해소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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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이

해관계자들이 때로는 집단을 조직하여 정부기관과 협상하려는 자세를 취한다(Beresford and 

Hoban, 2005). 이 사례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장반대를 위해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연대

단체를 결성하여 세력을 확장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

탈하고 민간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에서 연대단체의 세력은 정부의 세력보다 열등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와 같이 공공갈등 구도에서 참여자들 간의 세력의 불균형, 즉 권력의 차이는 갈등 구도에 영

향을 주고, 권력이 강한 행위자의 입장에 따라 공공갈등 구도가 형성되거나 사라진다. 정부에 비

해 권력이 약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와의 권력의 차이가 해소될 때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그 중에 하나가 집단행동인데, 한국사회는 집단행동을 가능케 하는 상호간 신뢰가 약해서 민

간 이해관계자들의 조직화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Fukuyama, 1996; 신상준･이숙종, 2016).

한편 이 사례에서는 공공갈등에서 선행연구에서 요구하는 ADR방식으로의 갈등해소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Goldberg et al, 1985; Carnevale, 1993; Lan, 1997; 이선우, 2011). 실례로 국가인

권위원회가 환경부장관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

민참여를 권고하는 중재역할을 시도하였으나,34)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힘의 차이가 제3자의 개입여부를 결정한다는 Schattschneider(1975: 3, 39)의 주장이다. 

그에 의하면, 제3자의 개입은 갈등구도에서 힘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

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제3자의 개입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5) 이 사례에서는 정

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자들의 세력이 약하였고 권력집단인 정부기관들이 성공적으로 협력하

면서, ADR의 갈등해결방식이 아닌 반대세력의 의견을 배제하면서 정책을 결정하였다.

Ⅵ. 결론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공공갈등에서 시민참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근거이론

을 적용하였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시민참여의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방법 

차원에서 1차자료와 2차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34)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보의 접근 및 이용권, 절차참여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환경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2016년 1월 29일, ｢공공사업에서 주민

의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절차 참여권 보호 권고｣)

35) Schattschneider(1975: 3, 39)는 A가 B보다 강하면, A는 제3자의 개입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왜

냐하면 A의 의지대로 갈등을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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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였다. 그리고 갈등 구도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력의 차이가 갈등관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공한 점에서도 이론적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갈등의 적절

한 해결 기제로 제시되는 ADR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개별

적 집단들이 상호 연대하는 과정들을 권력관계 측면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하위 가설을 제

공한 점에서도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위자들 간의 권력 차이가 해소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의 권력은 특정인의 의지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Levin, 1997). 정책

결정에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권력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이 부

여된다면, 권력의 차이는 일정부분 해소되고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정책에 관한 권한부여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갈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제

도적 보완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주장되고 있다(김광구･심준섭･이선우, 2016). 정책결정에 대

한 권한은 주민들의 참여를 근간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협력적인 의사결정이다. 협력을 추동하

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제도적 요소인데(Feoick, 2007; Ansell and Gash, 2008), 제도적으

로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을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 부여한다면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정책 역시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있을 것이다(Kraft and Clary, 1991; Stirling, 

2006).

이러한 정책적인 시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 대상자들의 의견을 심층

적으로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형태를 보인 민간 이해관계자들만을 대상으

로 인터뷰를 진행한 한계점이 있다. 공무원들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되어 단편적인 의견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갈등구도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확보할 수 

없었다. 물론 이 연구의 목적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의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정부와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심층적으로 연구

하지 못한 점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구도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형태를 분석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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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기한이 다가옴 정책결정 정책결정
[인과 조건]
정책결정

과거 SK 화학공장에 대한 투쟁으로 주민단체 간에 불신
이 존재함

주민들 간 불신
주민들 간 불신 [맥락 조건1]

낮은 사회신뢰주민단체가 타주민단체를 불신함 타주민단체 불신

인천의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 시민단체 불신 시민단체 불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불만을 가짐
피해보상 범위 

문제

보상제도 문제점
[맥락 조건2]
보상제도의 

문제점
피해보상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있음

피해보상 방식 
문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발전이 늦고 환경도 좋지 않
으며 악취 문제가 있음

주변지역 낙후

인천 지역의 정당 및 국회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안
을 정치적으로 이용함

정치적 활용 정치적 활용

[맥락 조건3]
정치적 목적

시민협의회의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하
기 위해 참가함

참가자의 정치적 
목적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목적다수의 지역주민단체 대표가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운동에 참여함

주민단체의 
정치적 목적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폐기물 관리 정
책이 없음

정부정책의 부재

정부정책 비판
[맥락 조건4]
정부정책 비판정부기관들이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집행하지 않음
정부정책의 
비일관성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제도가 문제 있어 주민들 간에 갈
등이 발생함

제도로 인한 
민민갈등

민민갈등

[중심현상1]
민간참여

저조

지역주민단체들 간에 갈등이 있음 민민갈등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반대하지만, 주민들 간에 연
대가 잘 되지 않고 서로 주도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임

지역주민들 간 
연대의 어려움

인천 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안에 큰 관심이 없음
인천시민의 

무관심

무관심
수도권매립지가 수도권 전체 문제(광범위한 사안)로 인
식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은 큰 관심이 없음

지역주민들의 
무관심

수도권매립지가 환경사안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변화되
어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없음

정치적 쟁점으로 
변화

지역주민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해야하기 때문에 참여하
기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참여의 어려움

인천시 지역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지역문제

갈등과정 참여
[중심현상2]
일부 참여

인천시장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정치인들을 압박 및 
감시하기 위해서 참여

정책결정자 감시

인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
정보 제공을 위해 

참여

<부록> 시민참여 패러다임 요소
<Appendix> Properties of Citizen participation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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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협의체의 합의안 중에 매립연장기한을 명시하지 않
음

매립기한 명시 
필요

정부간 합의 비판
[중재조건1]
정부간 합의 

비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로 이관은 인천시에 경
제적으로 부정적임

SL공사 이관 
비판

4자협의체의 실질적 지원책에 대한 문제가 많음
실질적 지원책 

비판

4자협의체의 합의안 중에 반입료 50% 가산이 경제적
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

반입료 가산 비판

4자협의체의 협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
4자협의체 

협의내용 비공개

정보비공개

[중재조건2]
정책결정과정 

비판

정부기관들은 수도권매립지의 전반적인 사안과 대체 매
립지 선정과정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정보비공개

인천시 여야 정치권 모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정치권 

정보비공개

수도권매립지의 전반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음

민간 의견 미반영

사회적 합의 부재

시민협의회에 인천의 대표성을 지닌 많은 단체가 참여
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은 인천시가 원하는 사람들로 구
성되어 있음

시민협에 여러 
단체  불참

시민협의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결정하기 보다는 자문의 
성격을 지님

시민협의 성격은 
자문

인천시장이 시민협의회를 활용하여 수도권매립지 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적 배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음

시민협 이용

수도권매립지의 정책결정과정은 전문가 및 민간 이해관
계자들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가 없었음

사회적 합의 부재

시민협의회가 4번의 모임에 그치고, 마지막에 인천시장
이 위임을 요구한 점이 아쉬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였
음

시민협의회가 
일찍 마무리 정책결정의 

급박성
인천시장이 2015년 6월 안에 정리하기 위해 빠르게 정
책을 결정하려고 하였음

정책 결정의 
급박성

환경부가 국가 차원으로 접근하는 폐기물 관리 정책이 
없음

환경부의 정책 
불신

환경부 불신

[중재조건3]
낮은 정부신뢰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
시킴

환경부의 
책임전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를 사용 연장하려는 적극적인 의
지가 있었음

환경부는 연장에 
적극적

전‧현직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안을 잘 못 관리함 인천시장 불신

인천시 불신
현직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공약을 이행하
지 않음

인천시장 공약 
불이행

4자협의체의 합의과정에서의 인천시 협상력 문제
인천시장 협상력 

비판

4자 정부기관들과 정책결정자들에 대하여 불신함 정부기관 불신 정부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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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반대운동에서 운동한 만큼 효과가 없어서 주민단체
들이 많이 탈퇴함

효과 없어 이탈
반대운동

이탈

[작용/
상호작용1]
반대운동

이탈
연장반대운동을 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이 들어 
반대운동을 그만 둠

힘이 들어 이탈

연장반대주민단체 대표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되었음
주민단체의 

제안으로 연대

연대 [작용/
상호작용2]

집단 간
연대

주민단체만으로는 운동이 어려우며 시민단체와 지속적
으로 연대활동을 실시함

시민단체와 
연대하려 함

유권자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인천지역정당들에게 
제안하여 참여하게 됨

지역정당과의 
연대

SL공사 노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중앙공기업에
서 지방공기업으로의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연대단체에 
참가함

SL공사 노조와의 
연대

연장반대주민단체 대표의 신뢰가 있었기에 연대하기 시
작함

주민단체 대표 
신뢰 연대 조건

주민단체에게 연대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함 정치적 중립 요구

연장반대운동을 홍보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
공하려는 목적을 지님

기자회견 및 
토론회

홍보활동

[결과]
전략 변경

연장반대운동에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함
지역주민들의 

참여촉구

폐촉법에 규정된 영향권 범위인 2km를 5km로 확장하
는 운동 시작

피해보상범위 
확대 제도개편 요구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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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conflict: Applying 
grounded theory to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Landfill Site

Shin, Sangjoon & Lee, Sook-jong

This paper analyzes how citizens who are opposing government policies in installing 

public facilities have changed their participation as the public-private conflicts have 

proceeded over the years. Our case is the Seoul Metropolitan Landfill Site conflict where 

multiple governments and private actors have engaged. This study applied grounded theory 

to analyze citizen participation changes in public conflict to capture the fluid and dynamic 

nature of multiple actors’ interactions. Citizen participation in this case is found to have 

changed due to the weakness of the opposition movement against government positions. 

Policy decision reflects the willpower of individuals or groups, and in this landfill site 

conflict private stakeholders were too weak to consolidate their opinions and make an 

impact on their government counterparts. There was no widespread organizational 

cooperation among the private actors, and their relations became confrontational on some 

issues. Low trust and government compensation weakened the united front of citizens 

towards the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hypothesis 

that the actors' power differences in public conflicts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relations 

among the actors, and, as in this and in most cases, government has more power and will to 

implement policies. To correct this asymmetrical power relation, we propose a system 

empowering private stakeholders and fulfilling procedural justice to better manage public 

conflicts.

Keywords: public conflict, citizen participation, power relations, Seoul Metropolitan 

Landfill Site


